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정형곤



국문요약 3

국문요약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

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

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

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

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

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

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

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

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

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

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

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

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

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

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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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

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

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

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

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

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

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

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

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

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

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

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

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

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

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

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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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

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

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

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

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

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

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

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

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

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

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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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

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

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

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

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

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

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

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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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서독과 동독은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국가, 독일로 통일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이후 1990년 5월 18일에 동서독은 

「통화ㆍ경제ㆍ사회 통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7월 1일 발효되었고 

이와 동시에 동독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체제

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던 동서독 경

제체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치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

에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1990년 통일과 함께 베일에 싸여있던 동독경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

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통일과 함께 동독의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넘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동

독 지역의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기도 했다.1) 통일과 함께 동독이 서독의 사

회적 시장경제 제도로 편입되고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쟁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동독 지역의 국유재산은 사유화되었고,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 지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확보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통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동

독 노동자의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인상시켰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서독식 제

도로 전환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정치제도, 법률, 은행제도 등 서독의 선진화된 

유무형적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동유럽의 체제전환국에 비해 사회주의적 폐단

을 단기에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 이는 효율적인 시장경제 제

도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과 충격을 감내해야 했던 동유럽의 체제전

환국들과 비교할 때 동독에게는 커다란 제도적 장점임에 틀림없다.

1) Burda and Weder(201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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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동서

독의 사회ㆍ경제적 통합 과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였고 

통일 이후 현재까지도 동독 지역의 재건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

가 되고있다. 동서독의 사회ㆍ경제적 통합을 위한 정책들은 언제나 정치적 쟁

점이 되었고 급기야 동서독이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현상도 재연되었다. 구 동

독 시절에는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가 

통일 이후에는 동독으로의 지원금 감소에 항의하는 동독 주민들의 시위로 재현

되는 등 동서독 지역이 다시 사회ㆍ경제적으로 분열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동서독 간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동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로 인해 동서독의 경

제력 격차는 통일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일례로 동독 주민들의 소득

은 이제 서독 주민들 소득수준의 85%에 도달했고, 노동생산성도 꾸준히 향상

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고도 불

렸던 독일은 노동시장과 사회개혁을 통해 경제 및 재정난을 동시에 극복했다. 

또한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2019년 현재 구서독 지역인 바이에른(Bayern)주는 

3.9%에 불과한 반면, 구동독 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 

Vorpommern)주는 10.6%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도 역시 주별로 큰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구서독 지역인 함부르크주의 경우 6만 6,879유로에 달하는 

반면, 구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2만 8,880유로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

적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발전 격차도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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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독 내에서도 빈부격차와 경제발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 30년

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서도 동서독 간의 소득,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고,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화 속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 간의 이러한 소득격차와 생활수준 차이는 정치적으로도 동서독을 양

분시키고 있다. 2019년에 있었던 동독 지역 2개 주의 주의회 선거결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작센주의 선거 결과에서 좌파정당과 독일의 우파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유권자 38%의 지지를 

받았다. 튀링겐주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좌파정당이 31%의 지지를 받았고 ‘독

일을 위한 대안당’이 23.4%의 지지를 받았다. 합치면 54.4%에 달하고 있어 동

독 사회가 점차적으로 우경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독에서도 이들 

정당 지지자들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베를

린 장벽 붕괴 30년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서도 숙련공이나 전문인력이 동독에

서 서독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바, 이는 전적으로 동독에 전문 인력들에게 매력

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2) 

물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비

슷한 시기에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시도한 동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양

호한 상황이다. 동독 지역의 경제적 성과는 동유럽 국가들 중 체제전환에 성공

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보다도 1인당 GDP가 높다.3)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독일의 경제정책, 특히 거시

경제정책, 보조금과 노동정책,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있

었다. 통일이 당연히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본질적으로 통일 과정에

서 서독 정부의 정책적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충격이 추가되었고 이로 

2) Schnable and Sepp(2019), p. 2.

3) Ins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4)에 따르면 서독 지역의 1인당 GDP를 100으로 할 때 동독 

지역(베를린 포함)은 80%,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50%에 못 미치고 폴란드의 경우 40%에도 못 미친다. 동독 

지역과 동유럽 지역 간의 경제성장 격차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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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된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

독의 경제통합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의 앞서 언급한 정책적 논

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 현상과 수

렴을 촉진시킨 요인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동서독의 경제통합은 본질적으로 낙후되고 뒤떨어진 동독 지역 주민의 소득

을 서독 주민의 소득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나 빠르게 동독 주민의 소

득수준이 서독 주민 수준에 도달하느냐는 동독 지역이 자생적 성장 구조를 얼

마나 빠르게 갖추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반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 분석,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경제수

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동서독 경제통합 차원에서의 선행연구 등 3가지 분야

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Solow(1956), Romer(1986) 등에 

의한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 수행된 대표적 실증연구로는 Moral-Benito(2012)

이 있고, Mankiw, Romer, and Weil(1992), Islam(1995), Barro(1996, 

2003), Petrakos and Pavleas(2007)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실증연구가 존재

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장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

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 회



16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귀방정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기법의 진보도 다양한 연구를 가능

하게 하였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연

구는 Mankiw and Weil(1992)의 논문이다. 이들은 OLS 추정법을 이용하여 솔

로우 성장 모형의 핵심인 물적 투자와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요인임을 

증명했다. 반면 Islam(1995)의 논문은 OLS 추정법을 이용한 Mankiw, Romer, 

and Weil(1992)의 논문을 비판하면서 고정효과 패널 추정법을 이용하여 경제성

장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그밖에 Caselli and Lefort(1996)은 Islam(1995)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이용한 분석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차 차분 

GMM(first differenced GMM) 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 요인을 추정한 바 있

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ond and Temple(2001)은 시스템 GMM 기법을 사

용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한편 동유럽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시작된 1990년대에 들어 체제전환국

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체제전환국

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변수, 즉 시장경제로의 제도 

및 경제구조의 개혁, 경제적 초기조건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변수 등을 사용

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Sachs(1995)의 연구를 들 수 있

는데 그는 체제전환국의 구조개혁 이슈로 경제성장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

는 EBR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를 이

용하여 시장경제로의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De Melo et al.(2001)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경제적 초기조건으

로 설명한다. 이들은 경제적 초기조건으로 억제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 산업왜곡도, 사회주의국가 간 경제협력기구인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간 무역의존도, 계획경제 존속기간, 

도시화율, 개혁 이전의 소득수준 등 11개 변수를 적용해 경제적 초기조건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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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Lee and Jeong(2006)4) 역시 체제

전환 시점의 경제적 초기조건이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을 밝혔다. 이들은 1990~2010년 동안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초기조건과 경제

정책 변수들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초기조건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안정화 정책, 시장경제로의 개혁)의 긍정

적 효과보다 GDP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밝혀냈다. Falcetti, 

Raiser and Sanfey(2002)도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GDP 성장률에 있어서 시

장경제로의 구조개혁과 경제적 초기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역시 구조

개혁 요인은 해마다 EBRD에서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 중 소규모 사유화, 가

격 및 무역자유화 지표를 단순 평균화하여 변수화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 역

시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정(+)의 효과를 미쳤다고 하나, 실상 그 결

과는 강건한(robust) 추정치는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경제적 초기조

건에 대한 연구는 De Melo et al.(2001)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초기조건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체제전

환국의 경제성과에 있어서 경제적 초기조건의 영향은 개혁 초기에는 그 영향이 

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감소해왔음을 주장하였다.

동서독 경제의 수렴화와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또한 상당

수 존재한다. 우선 Weddige-Haaf and Kool(2017)는 1995년부터 2014년까

지 독일 16개 주의 1인당 소득증가와 수렴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결

과에서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동서독 지역의 경제력 격차는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지역 내에서의 인구이동(internal migration)이 동독 지역의 경

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것이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

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정부 간 세부담 균등화(Horizontal Tax Equalization) 

4) Lee and Jeong(2006), pp. 241-252 참고.



18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정책은 지역경제 성장과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주정부가 지급한 추가적인 보조금(supplementary grant)은 

이 보조금을 받은 주와 받지 않은 주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보조금(structural funding)은 동서독 주 간의 경제

성장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서독 지역 간 경제력 격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Burda and Weder(2017)의 논문도 통일 이후 25년간 동서독 경제의 수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통일 이후 25년간 동독의 경

제성장 과정을 분석하면서 향후 동서독의 통일 방식은 한반도의 통일에 적용할 

경우 동서독 통일보다 매우 큰 비용이 동반되는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독일통일 25년간의 평가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동독 지역에 막대한 

지원금과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생산성 격차는 여전

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오늘날 동독의 1인당 소비량, 복지, 실업

률 및 건강 수준은 서독과 비슷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값비싼 비용

을 치렀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가장 최근의 글은 2019년 9월에 발간된 Schnabl and Sepp의  “30 Jahre 

nach dem Mauerfall”과 할레경제연구소(2019)의 Vereintes Land 논문이

다. Schnable and Sepp에서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성, 소득, 그리고 자산형성에서도 양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동독 지역의 과거 사

회주의적 유산과 대기업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로 Jeong and Heimpold 

eds.(2017, 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인 충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경영정상화를 비롯해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통일 이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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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서독의 사회보장 통합을 비롯해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 방안, 마이크로 파이

낸스에 중점을 둔 북한 개발원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이론과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동서독 경제통합 30년을 평가하고자 한다. 

동서독 통일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국내 연구가 앞서 언급한 KIEP-Halle 

공동 연구 외에 매우 부족한 현실이고 더욱이 통일 30주년에 대한 경제통합 평

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 16개 주의 경제성장과 경제지표들

을 토대로 양 지역의 경제적 통합과 수렴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물적자

본과 인적자본이 동독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

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노동력이 평균적으로 이수한 교육연수

를 바탕으로 지역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도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투

자 집중도(investment intensity), 정부의 보조금, 연방정부의 재정균등화를 

위한 보조금(financial equalization), 낙후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

원금 통계 등을 토대로 동서독 지역의 성장요인과 수렴화 현상을 분석하고 각 

변수들 또는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여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부록에는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계량분석을 통해서 동

서독 주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부분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부록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3. 연구의 범위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은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도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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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여 생

산한다면 가난한 국가도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지역이나 국가의 1인당 소득이 더 부유한 지역이나 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다면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 간의 소득수준이 비슷해지는 수렴현상이 나타

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의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

칙 때문이다. Solow의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따르면 노동력과 기술이 일정하

게 주어졌을 때 산출물 수준은 자본의 증가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자

본축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자본량에 비해

서 산출량의 증가분은 감소하여 자본이 축적되면서도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것

이다. 

통일과 함께 동독 지역은 서독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즉 동서독이 

제도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 성장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통일과 함께 동서독

과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의 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

했고, 이를 위해 빠른 성장을 위한 자본과 생산설비의 현대화가 필요했다. 사회

주의 시절의 유휴 노동력을 새롭게 투입되는 자본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했다. 상대적으로 자본축적이 미약했던 동독 지역은 서독으로부터 지원되는 각

종 보조금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높여야만 했다. 이렇

게 함으로써 저소득 지역인 동독의 경제성장률은 서독 지역의 경제성장률 보다 

높아지게 된다. 반면 서독의 경우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성장률

이 둔화되고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

제력 격차는 줄어들게 되고 두 지역 간의 경제성장률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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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경제학에서 수렴(catch up effect)의 의미는 경제적 격차가 줄어드

는 것을 의미하며, 가난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적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Beta-convergence라고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 현상과 과정, 그리고 경제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서독 16개 주의 경제성장과 경제지표를 토대로 양 지역의 경제적 수렴 현상

에 대해서 분석한다.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공공자본의 역할이나 재정의 역

할이 중요하지만, 동독 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개선 등 동독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취해진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학계에서도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의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동서독 연방주 간의 경제적 수렴 여

부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했다. 경제성장 이론과 관련해서 Lucas(1988) 이

후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포함하여 이들 요

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역시 확인하고자 한다. 즉 동독 지역의 인적, 물적 자본

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인적자

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노동력이 평균적으로 이수한 

교육연수 기간을 바탕으로 지역인적 자본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도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투자 집중도, 정부의 보조금, 연방정부의 재정균등화를 위한 보조금, 

낙후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금 통계를 토대로 동서독 지역의 성장요

인과 수렴화 현상을 분석하고 각 변수들 또는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기본적으로 1990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나 

일부 통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분석기간이 다소 짧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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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1990년 통일의 환희도 잠시, 동서독의 급진적 경제통합은 독일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동독의 경제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

했다. 통일 직후 구동독 정치국 고위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동독은 이미 1989년 

9월에 들어 디폴트 상태에 빠져있었다.5) [표 2-1]은 통일 이전 동서독의 경제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1989년 서독의 GDP는 2조 2,452억 DM이었으며 동

독은 2,837DM으로 서독의 12.6%에 불과했다. 또한 1인당 GDP는 서독의 경

우 3만 6,176DM 이었고, 동독은 1만 7,076DM으로 동독은 서독의 47.2% 수

준이었다. 동독의 생산성 역시 서독에 비해 크게 뒤처져 서독의 60% 수준이었

다. 소비자물가 수준의 경우 서독은 1970년대 이후 3% 이내로 유지되었고, 동

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공식적인 문건에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던 것

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9년 동독의 인구(1,661만 명)는 서독(6,206만 명)의 

약 27% 정도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은 

6.4%, 동독은 6.7%로 보고되었다.6) 앞서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동독의 경제

규모는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고 구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

장 경쟁력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 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5) Bundesministrerium des Innern(1995), p. 29.

6) 김정호(1999), p. 17; 정형곤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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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동서독 경제지표(1989년)

구분
인구

(천 명)

GDP

(10억 DM)

1인당 GDP

(DM)
실업률(%) 면적(km²)

서독 62,063 2,245.2 36,176 6.4 248,688

동독 16,614 283.7 17,076 6.7 108,333

동독/서독

(%)
26.9% 12.6% 47.2% - 47.2%

주: 1990년 11월 기준.
자료: 김정호(1999), p. 17 재인용.

그러나 통일 이전의 예상과는 달리 1990년도에 동독의 GDP가 30% 이상 

급락했고 동독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면서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20%에 육

박했다. 동독 무역부에서 입수한 데이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통일 당시 동독

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80%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7) 더

욱이 동서독 간 1대1의 화폐통합은 동독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

려 동독기업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일 초기 동서독 경제통합에 있어서 독일정부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

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였다. 동독 지역의 고용 유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수준의 사회보장, 동독기업의 사유화 과정

에서 발생한 각종 보조금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금, 인프라 건설 등에 필

요한 각종 비용은 독일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켰다.8)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나 동독과 같이 서독

의 경제체제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체제전환 

쇼크(transition shock)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GDP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

7) Burda and Weder(2017), p. 15.

8) 독일정부는 이러한 재원을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차입(40%), 증세(25%),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25%), 정

부지출 삭감(10%) 등을 통해서 조달했다. 이렇게 조성한 막대한 재원은 GDP의 약 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이 매년 동독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정형곤 외(2017), p.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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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 발생하고 매우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게 

된다. 동독의 경우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서독

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 전환과 서독과의 제도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충

격은 동유럽에서 나타난 체제전환 쇼크를 동독도 피해갈 수는 없게 하였다. 이

하에서는 동독경제의 시장경제로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통일 초기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들은 남북한의 급진

적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인플레이션

먼저 체제전환국의 경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초기에 필수적으

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가격자유화이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사

회주의 시절에 국가에 의해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생산원가와 이윤

을 반영한 가격으로 새롭게 형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동독의 경우는 서독 가격 체제로 전환되면서 서

독으로부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하이퍼 인

플레이션은 경험하지 않았다. 특히 서독 마르크화로의 통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를 통용하게 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에 경

험했던 화폐의 안정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큰 충격은 아니더라도 통일 초기에는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일부 나

타났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1989년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은 1995년 이후

에 들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과 함께 정부로부

터 받게 된 각종 보조금과 동독 주민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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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단위: %)

자료: Jeong and Heimpold eds.(2018), p. 41.

그동안 사회주의 시절에 억눌려 있던 소비욕구가 폭발하면서 서독 상품 구매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독일 전 지역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었다. 

동독 주민들의 소비 증가로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과 함께 세금인상과 임

금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도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동독으로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한 화폐량의 증가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서 

통일 초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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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이자율의 변화 

물가안정은 독일 중앙은행이 추구해야 할 중요 목표이자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통일 초기에는 동서독 통합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금 수요, 인

플레이션 압박, 환율 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이자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일 초기 독일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통화량 증가를 억제해야 했고, 이를 통해 환율 상승 역시 막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시작된 단기이자

율 급등 현상에 대응한 독일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

은 물가와 환율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1995년 이후부터는 통

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단기이자율은 199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낮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통일 전후 독일의 단기이자율 변화 

  (단위: %)

자료: https://data.oecd.org/interest/short-term-interest-rates.htm(검색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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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독일의 기준금리 변화(1990년까지는 서독 기준금리) 

(단위: %)

자료: Jeong and Heimpold eds.(2018), p. 44.

독일 중앙은행은 1989년 말부터 롬바르트 금리를 5%로 올렸고 이후 1992

년 초에는 9.75%까지 인상했다. 통일 후 2년 사이에 단기이자율이 1970년 이

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장기이자율도 올라 10년짜리 국채 이자율도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가을 사이에 2%가 올라 9%까지 상승했다.9)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독일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안정화 정

책에 집착함으로써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는 정부 부채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9) Jeong and Heimpold eds.(201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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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통일 전후 독일 마르크화 환율 변화 

(단위: %)

자료: Kim and Yoon(2018), p. 112.

4. 환율의 변화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

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독일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과 함께 통일 이전에 쌓아둔 

독일의 외화자산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경상수지 흑

자를 시현하였고 해외에 투자한 외화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서독은 통일 

이전까지 세계 제1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한 국가이기도 했다.10) 

그러나 [그림 2-5]에서 보듯이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Kim and Yo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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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명목실효환율

(단위: %, 2005=100)

주: 1990년까지는 서독 데이터임.
자료: Lindner(2018), p. 46.

독일 중앙은행은 마르크화의 안정을 위해서 고이자율 정책을 고수한바, 이

는 앞서 언급한 동독 지역의 소비와 투자의 급증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가 

수출 대신 동독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게 되

자 통화가치의 안정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고이자율 정책은 마르크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요인과 

통일과 함께 임금상승과 소비자물가 인상이 동반한 서독 마르크화의 명목환율 

절상은 독일 기업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율과 디플레이터에 기초한 지수에 따르

면 독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1990년대 중반에 1980년대 평균치와 비교해 

대략 15%가량 낮아졌고, 1990년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서서히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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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가격경쟁력 지수

(단위: %)

주: 지수가 높을수록 경쟁력은 낮음.
자료: Lindner(2018), p. 46.

5. 주가지수의 변화 

통일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동

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대 또한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선 반영하는 것이 주가

지수이다. 결론적으로 독일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1989년 서독의 주가는 급상승했으나 

1990년 다시 하락했고 그해 연말에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인 봄보

다 10% 정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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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독일의 주가지수 변화

주: 세계와의 비교: logarithmic scale.
자료: Lindner(2018), p. 37.

서독의 30대 기업 주가를 지수화한 DAX30을 살펴봐도 통일 이후 5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상승 폭으로만 보면 통일 이후 5년 동안 약 50% 정도 상승

했다. 그러나 6년 차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여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

상 급등했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와 이자율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독

일의 DAX30인덱스와 이자율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DAX30인덱스가 큰 변화가 

없다가 이자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1996년부터는 DAX30인덱스 역시 본

격적으로 상승했다.11) 이자율 상승, 세금인상,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상승하게 

11) 독일 중앙은행인 Bundes Bank의 고이자율 정책이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에 대하여 당시 정부와 갈

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중앙은행은 기관의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고이자율 정책을 유지하였

다. 물론 독일의 고이자율 정책은 국공채 발행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적 선택만

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독일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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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므로 기업의 생산성이 이러한 

비용의 증가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는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주

가에 반영되었다. 1996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급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통일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요인은 통일 후 5년 동안이었고, 이후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DAX30의 주가변화(1987. 1 ~ 2000. 12)

자료: Kim and Yoon(2018), p. 112.

6. 경상수지 적자 

유럽 경제를 이끌어오던 서독경제 역시 통일의 충격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

아섰다. 통일 이전인 1980년대 서독은 GDP 대비 4%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으나 1990년 통일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그 원인은 동독 주민들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동독으로의 투자로 인한 수요 측면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동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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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독 제품을 소비하기보다는 더 질이 좋은 서독 제품을 선호했고 동독 노동

자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서독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

용되면서 연금이나 실업수당으로 서독 제품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동독으로의 투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낙후된 동독의 산업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건물 등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규 건설투자 등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관련 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일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사업도 크

게 증가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컸다. 통일 이전에 해외로 수출되던 재화가 

이처럼 동독에서 소비되었기 때문에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1년에야 비로소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는 8%를 넘기

면서 경상수지가 통일 이전의 상태대로 돌아오는 데 약 15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2-9.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BCA_NGDPD@WEO/DEU(검색일: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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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동독 주민의 소비와 동독 지역으로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수출 

급감은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GDP에서 수출

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대외개방도 역시 통일 초기에 급격히 낮아졌다. 

그 밖에도 동서독 간의 1대1 화폐통합은 1대1 비율의 임금 전환을 초래하게 되

었고 그 결과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

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독기업들은 동독기업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해외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부

터 2005년까지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독일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독일 자본재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독일의 경제개방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그림 2-10. 독일의 경제개방도 

(단위: %)

자료: https://www.theglobaleconomy.com/Germany/trade_openness/(검색일: 2020. 9. 17);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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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독일정부의 부채/GDP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검색일: 2020. 10. 3).

7. 정부 부채의 증가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아래 그림은 

독일정부의 GDP 대비 부채를 나타낸다. 통일 초기인 1991년 독일의 부채는 

GDP 대비 약 40%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80%를 넘겼으나 이후 안정적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58% 

정도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통일 초기의 수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정부의 부채 문제와 이자율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Bibow(2005)12)의 논문에 따르면 독일의 재정 위기는 통일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연방은행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독일이 통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컸고 동독의 불안정한 

12) Bibow(200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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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경제상황이 더욱더 어려웠으나 독일 연방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1991년도에 긴축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은행이 

통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높은 금리를 유지했고, 이후도 지나칠 정도

로 안정화 정책에 집착함으로써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The 

Economist 역시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불경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13) 이들의 공통적 비판 내용은 독일정부가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

금과 사회보장 보험금을 인상했고 동시에 지출도 줄였고, 이는 정부 부채를 줄이

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악화되고, 재정적자만을 초래했다

는 것이다.14) 

그러나 독일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

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결과 단기간에 거

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생산성이 높

지 않은 기업들을 도산으로 내몰았다는 비난도 있다. 

13) “The Sick Man of the Euro”(1999.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3).

14) 이 외에도 통일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지나친 임금인상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

각도 존재한다. 생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상승으로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의 실업률까지 두 배로 증가

시켰고, 통일 이전 서독의 GDP 성장률이 4~5%에서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The Economist는 독일

이 2차 대전 이후, 시장 자본주의, 강력한 노동 보호, 그리고 관대한 복지 제도들이 결합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제

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장인 Wim Duisenberg 역시 독일의 경제 문

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40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표 3-1. 통일 전 동서독 산업구조(1989년)

구분
서독 동독 

취업자 수(만 명) 비율(%) 취업자 수(만 명) 비율(%)

농림수산업 108.2 3.9 96.0 10.8

제조업* 1101.4 39.7 448.1 50.4

서비스업 1564.6 56.4 344.5 38.8

전 산업 2774.2 100.0 888.6 100.0

주: *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자료: 김정호(1999), p. 18 재인용.

표 3-2. 통일 후 동서독 산업구조(2016년)

구분
서독 동독 

근로자 수(만 명) 비율(%) 근로자 수(만 명) 비율(%)

농림수산업 16 0.62 8.8 1.9

제조업 769.6 29.5 126.8 27.7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아래 표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산업구조 비교를 나타낸다. 1989년을 기준으

로 서독의 서비스산업은 GDP에서 56.4%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농림수산업 

비중은 3.9%로 가장 낮다. 반면 동독 GDP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

업은 제조업으로 50.4%를 차지한다. 동독의 농림수산업 비중 또한 10.8%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해

왔다. [표 3-2]에서 2016년 동서독의 산업구조는 1989년과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지역 모두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였다. 제조업 역시 양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동독 지역의 경우 더 크

게 감소하여 1989년 50.4%에서 27.7%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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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계속

구분
서독 동독 

근로자 수(만 명) 비율(%) 근로자 수(만 명) 비율(%)

무역, 교통, 통신, 

숙박, 외식서비스업
582.9 22.4 99.9 21.8

기타 서비스업 1,234.6 47.4 222.4 48.5

기타 0.03 0.001 0.0039 0.0008

합계 2,603 100.0 457.97 100.0

주: 2016년 9월 기준. 사회보험가입자 기준 추계. 베를린 제외.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전의 동서독 생산액 차이는 비교하지 않았다. 왜냐하

면 완전히 다른 가격체제와 생산구조하에 있는 두 경제를 생산액 기준만으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과 함께 동독경제가 성장하면서 경

제 구조 역시 변화해서 전체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하였

고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통일 30년이 된 현 시

점에서 동독의 산업구조는 서독과 매우 유사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양 

지역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 1인당 GDP의 변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독일 경제

에너지부는 2019년 발표한 통일보고서에서 1990년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서독의 75%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EU 회원국의 

평균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15) 

독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동독 노동자의 임금과 가구당 소득은 서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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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서독 연방주의 1인당 GDP 변화

(좌: 1991년, 우: 2019년)

주: 동독주 통계에 베를린 불포함.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85% 수준에 도달했다. 동독경제 역시 지난 30년 동안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서독의 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 

30년간 동서독 주민의 소득격차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에서 가장 잘사는 바이에른(Byern)주보다는 적지만, 가장 낮은 슐

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는 거의 비슷해졌다.

독일정부는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독 지역으

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보조금은 2조 유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6) 이 보조금들은 주로 퇴직연금, 실업급여, 건강

보험,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보장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1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19), p. 12. 

16) Burda and Wed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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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동독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통일과 함께 급격히 증가해 2005년에는 

이미 서독 주민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그림 3-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

년 동독 주민 1인당 월 소득은 서독 주민의 85%에 도달했다. 구매력 기준만으

로 본다면 동서독의 소득격차는 서독의 도시와 농촌, 또는 독일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격차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동서독 1인당 월평균 임금 수준의 변화

(단위: %, EUR)

주: 동독주 통계에 베를린 불포함.
자료: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4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작성. 

4. 경제성장률의 변화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비슷해진 것은 통일 초기 독일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정책에 힘입어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서독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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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독일정부의 투자와 지원뿐만 아니라 동독 지역은 통일과 함께 서독

의 정치, 법,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서 동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토대를 이루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제도에서 시장경

제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동독으로서

는 서독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통일 초기 독일

정부의 동독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지원은 동독 지역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동독 연방주 1인당 GDP 

성장률은 서독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성장 동력을 

잃어 경제성장률이 서독 지역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동독 연

방주의 성장률이 서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평균치와 비슷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도시들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3-3. 1인당 GDP 성장률의 동서독 지역 간 변화

(단위: %)

주: 동독주 통계에 베를린 불포함.
자료: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4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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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생산성의 변화

동독 지역의 노동생산성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9년 기준 서독의 

80% 수준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서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초기

인 1992년도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40% 정도였으나, 이렇게 노동생산

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동독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

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동독 연방

주의 노동생산성은 통일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다 200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그림 3-4. 동서독 지역의 노동생산성 변화

주: 동독주 통계에 베를린 불포함.
자료: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21에서 재인용.

17) Schnabl and Sepp(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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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북부지역과 비슷해지고 있으나, 남부지역의 바이

에른(Byern)주나 바덴뷰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와 같이 성장률이 

높은 지역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동독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동독 지역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다수 설

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8) 

동서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근본적으로 동독 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

한다. 통일 이후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신탁청(Treuhandanstalt)

은 신속한 사유화를 위해 동독의 대기업들을 분할매각 했고, 이로 인해 동독 기

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서독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매각된 기업들도 있었으나 이들 기업의 본사는 대

부분 서독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동독의 공장들은 대부분 단순생산이나 서독 

모기업의 중간재를 조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30년간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부가가치 창출이 많지 않은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제조업 부문에서 1인당 동독 노동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19)  

6. 실업률의 변화

통일 후 동독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서독 수준에 도달했다. [그림 

3-5]에서 실선은 독일 전체의 평균 실업률이고, 옅은 점선은 동독의 실업률, 짙

은 점선은 서독의 실업률이다. 2010년 이후 동서독의 실업률 격차는 크게 감소

했다. 2019년 기준으로 동독의 실업률은 6.4%,20) 서독은 4.7%를 기록했다. 

18)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20.

19)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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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서독 실업률의 변화 추이(1992~2019년) 

(단위: %)

주: 동독주 통계에 베를린 불포함.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서독의 실업률 격차가 10%에 달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약 1.7%로 하락했다. 

통일 초기 1대1 화폐통합과 서독 노동조합의 임금인하 저지운동으로 동독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승

하고 노조가 임금인상에 개입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임금인상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단위 노동비용도 감소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노조의 임금협상 결

과로 나타난 연평균 임금상승률이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초반에는 동독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동독 노동자의 임금이 1991

20) 동독 지역은 2000년대 중반 들어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2005년 이후 2018년까

지 동독 지역에서만 79만 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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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1992년 사이에만 20% 이상 급등했고 1995년 이후에야 비로소 6% 이하

로 떨어졌다. 이처럼 통일 초기에 동독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노

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 독일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임금 

상승과 그에 상응하지 못한 노동생산성은 단위당 노동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시

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림 3-6. 동서독 임금 상승률의 변화(연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 Lindner(201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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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하에

서 현저하게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소득수준과 노동생산성 역시 통

일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크게 높아졌다. 동독 주민

들의 평균수명은 사회주의 시절에는 급격히 줄었으나 통일 후 다시 증가해 동

서독 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정도면 실상 동독 주민들에게는 통일

로 인해 분명 얻은 것이 많고, 과거 동독 독재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상황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동서독

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통일 초기와는 달리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이하에서는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 속도가 현저

하게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일의 16개 연방주의 1인당 소득과 

소득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세 구간(1991~2000, 2001~10, 2011~18)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았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회귀선의 기울기가 –9.6으로 가파르다. 이는 그만큼 동서독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1.5로 급

격히 완만해져 경제적 수렴 속도 역시 그만큼 낮아지게 되었다. 2011년부터는 

기울기가 다시 커져서 2017년까지는 –2.4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보다는 

경제적 수렴 속도가 좀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30년의 통합 과정을 

볼 때 동서독의 소득 수렴 현상이 통일 초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일 초반에는 빠르게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듯 보였지만, 점차 동서독 

간 경제통합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통합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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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인당 소득과 소득성장률의 구간별 비교



52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그림 4-1. 계속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통일로 인해 서독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까?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흥

미로운 점은 독일이 급진적 통일로 인해 통일 독일의 경제성장이 크게 억제되었

다는 점이다. 할레경제연구소의 보고서21)에 따르면 서독의 1인당 GDP(PPP 

기준)는 통일 이전까지 G7 국가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통일 이

후 G7 국가 평균치보다 낮아졌고, 이후 현저히 느린 추세로 성장했다. [그림 

4-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독의 1인당 GDP는 현재까지도 G7(독일 제

21)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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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평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할레경제연구소는 그 원인으로 통일과 함께 

증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일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율이 GDP 대비 43%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48%로 증가했고 동독의 비효

율적 공공부문이 개선되지 못한 채 독일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또한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켰다. 다만 동독의 성장률은 동독 지역의 대규모 지

원으로 통일 초기에는 높은 성장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독일 전체의 성장률 역

시 2000년대 하르츠 개혁 이후 G7 국가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1인당 GDP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

국과의 격차를 통일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의 혁신적 성장

이 필수적이다.

그림 4-2. 1인당 GDP 비교(PPP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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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 주민들의 1인당 GDP,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이

미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동독 주민의 소득과 생산력이 서독

의 수준에 근접해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재정적 지원

과 이로 인한 투자 덕분이다. 동독 재건과 동독 주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 서독

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을 통일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정부는 이 통일 비용

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그 금액을 

발표함으로써 서독 주민으로부터 정치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90년 통일과 함께 서독 주민들은 자기들의 가처분소득이 분명 줄었다. 왜냐

하면 세금이든 사회보장금이든 각종 지출이 현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독 주민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무엇

보다도 통일 초기에 서독의 동독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동독이 사회주의체제에

서 벗어나 적어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큰 충격 없이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행복지수는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보다 현저히 

높고, 이제는 서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아직까지 서독 주민의 행복지수

가 좀더 높긴 하지만, 그 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3

년 동안 백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차츰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주도 증가하면서 2014년부터는 동

서독 간 실질이주는 ‘0’에 도달했다.

동독 주민들의 통일 이후의 경제적 지위는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교하면 

더욱더 명료해진다. 동독의 경우는 서독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체제전환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

는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경우 서독과 같은 지원국가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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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독과 비세그라드 국가의 1인당 GDP(PPP 기준) 비교

(단위: %)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40.

장경제로 전환 초기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동독이 1990년 서독의 지원으로 매

우 안정적이고 큰 폭의 경제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반면 비세그라드 국가들

은 체제전환 쇼크로 인해 GDP가 급격히 하락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로 큰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체제전환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의 GDP는 

동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체코 이외의 나라들은 동독보다도 낮았으나 2000

년대에 들어 비세그라드 국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동독을 추격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생산 비용 덕분에 경쟁력을 높

일 수 있었고 서유럽에 대규모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지와의 근

접성은 비세그라드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

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최근 들어서 비세

그라드 국가들은 동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으로 봤을 때 체코의 1인당 GDP는 이미 동독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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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소득 측면에서만 본다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연금지원 등으로 인

해 동독 주민들이 비세그라드 국가 주민보다 여전히 높다.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은 그 어떤 체제전환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통일 30주년인 현재 서독의 1인당 GDP 수준에 

바짝 다가왔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서독

과 비교해 2등 국민 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통합의 결과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반응을, 한독통일자문회의

에서 발표한 Henning Effner의 자료22)를 근거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통

일 30년이 지난 현시점에 동독인의 경우 ‘독일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68%이

고, 여전히 ‘동독인’으로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30%를 차지했다. 반면 서독인

의 경우는 82%가 ‘독일인’이라고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11%가 ‘서독인’이라

고 답했다. 동독인은 스스로 독일인이라고 느끼는 비중이 서독인보다 낮고, 그

만큼 독일인이라는 연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인이 이등(second class) 국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

독인들은 ‘그렇다’로 대답한 비중이 27%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중

이 68%였다. 반면 동독인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4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

고 50%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 통일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동독

인들은 여전히 서독인들보다 자신들을 ‘이류’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

타났다. 

22)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East-West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한독통일자문위원회,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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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1

자료: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East-West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한독통일자문위원회, 2020. 11. 6).

그림 4-5.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2

(단위: %)

자료: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East-West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한독통일자문위원회,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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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인들이 이렇게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배경은 서독의 주도로 독일 통

일이 이루어졌고, 모든 법률과 제도가 서독의 것으로 동독인들은 단지 수용만 

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이나 기업에 있어서 고위직, 임원직에

서 동독인들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ennig Effner의 발표 자료

에 따르면, 동독인이 장관직을 차지하는 비중은 12%, 차관직은 7%, 국장직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는 0%, 군대에서 장군은 1%, 고

등법원에도 0를 나타냈다.23) 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DAX에 등재된 기

업의 임원 중 2% 정도만이 동독인이며, 각종 경제협회에서는 8%만이 동독인

이다. 대학교수는 5%만이 동독인이며 언론이나 기타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

이다. 이처럼 동서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독인, 서독기업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게 되면서 동독 주민들의 불만도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이 서로 같은 민족으로 성장해왔는가?’ 라는 질문에

는 연령별로 서도 다르게 답을 했다. 14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6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30세에서 44세의 연령층에서는 60%, 45세에

서 59세의 연령층에서는 46%,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40%만이 같은 민족으

로 성장해왔다고 답을 하여, 고연령층일수록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약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인 것은 연령층이 어릴수록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 세대가 더 지나면 현재와 같은 동서독

의 지역감정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의식은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3) 본 연구에서는 발제자인 Effner의 원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2020년 7월 동독 출신 재판관이 한 명 

고용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기(2020), p. 2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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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 대상 설문 3

자료: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East-West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한독통일자문위원회, 2020. 11. 6).

독일통일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인식이 서로 다른 것은 또 다른 설문 결과

에서도 드러난다. 동독 주민들은 사회적 변혁 과정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

생의 모든 것을 건 민주주의적 혁명을 통해서 창출한 것이라고 믿는다. 동독 주

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서 변혁을 이루어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서독인

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하고 이로 인해 통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한

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

미롭다.24) 동서독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통일이 지

난 30년 동안 독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독사람들의 74%가 통일이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

24) Bertelsmann Stiftung,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themen/aktuelle-meldung

en/2020/september/30-jahre-danach-ost-und-west-uneins-ueber-deutsche-einheit(검

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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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변 한 반면, 서독 주민들은 61% 정도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통일이 개

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만 본다면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보다 더 크

게 인식하고 느낀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만큼 통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혁은 동독인들에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

왔고, 지난 30년간의 삶에 있어서도 통일이 그들에게 훨씬 더 삶의 중요한 부

분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독 주민들은 동독 출신이냐 서독 출신이냐가 별

로 중요한 잣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출신지

역이 여전히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동독 

출신이건 서독 출신이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서독 주민 응

답자의 55%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동독 주민 응답자는 38%만이 그렇다고 답

을 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설문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들은 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과거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 동독 시절에 좋았던 많은 것

이 통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일로 인해서 새로운 공

동사회가 건설된 것이 아니라 서독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이식되고 동독 주민들

은 이런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만 했다고 답을 하고 있다. ‘동독 시절에 잘 작

동했던 것들은 통일 독일에서도 수용했어야만 했다’라는 설문에 대해서 서독주

민들은 48%만이 긍정적으로 답을 한 반면, 동독 주민들은 84%가 그렇다고 답

을 했다. 그만큼 동독인들은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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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설문조사 결과

  

자료: Bertelsmann Stiftung,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themen/aktuelle-meldungen/2020/
september/30-jahre-danach-ost-und-west-uneins-ueber-deutsche-einheit(검색일: 2020. 11.11).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동독인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설문 응

답자 중 동독인의 83%는 통일 이후 동독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답

을 하고 있다. 이들의 60%는 동독인이 이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서독 응답자 21%만이 이런 동독인들의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젊은 세대

로 갈수록 서독과 동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덜하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

일의 통일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또 다른 30년이 지나면 이러

한 차별적 인식은 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국가이 하나의 국가

로의 통합은 많은 사회적 노력과 경제적 비용, 그리고 국민이 이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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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동서독의 경제통합과 수렴 현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olow-Swan 성장모델에서는 경제발전이 물리적 자본의 축

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자본투자가 어떻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Burda and Weder(2017)의 글에서도 독일 각 주의 투자 패턴 영향을 분석하

고, 투자율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각 주의 평균 투자

액을 GDP 비율과 경제성장률에 대비하여 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살펴본다. 아래 그림에서 자본축적이 가장 높았던 주들이 25년 사이 가장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에서 Y축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X축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독일 각 연방주의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자본형성률을 나타낸다. 동독 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

본형성이 각종 지원 등으로 인해 서독보다 많아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바, 

이러한 것들이 통일 초기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통일 이후 자본축적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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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노동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단위: EUR)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초기에는 동독 연방주의 노동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이 서독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통일 이후 동독 연방

주의 높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

이 2003년 이후 동독 연방주들의 노동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은 서독 평균보

다 낮아지고 있으며, 이후 통계 확보가 가능한 2017년까지도 이런 현상은 지속

되고 있다. 이는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2000년대 이후 통일 초기보다 현저

하게 낮아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 투자집중도의 감소

투자집중도는 노동자 1인당 투자된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고정자산

형성과 같은 개념으로 투자집중도 역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며 

경제성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앞서 언급된 총고정자본형성의 둔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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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동서독의 투자집중도

 (단위: %)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맥락으로 동독 지역의 투자집중도 역시 서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초기

에는 동독의 투자집중도가 서독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의 투자집중도는 동독 연방주보다 서독 연방주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5-3]은 동서독 연방주의 평균 투자집중도를 분석한 것으

로, 좌측 동독 연방주의 평균 투자집중도 증가율이 서독 연방주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생산성의 감소 

통일 초기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기업 구

조조정 등으로 동독 연방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졌다.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초기에는 동서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독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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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동서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동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시간당 노동생

산성 역시 서독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이는 다시 동서독의 급여격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동서독 간 

격차는 독일 내 정치적 분열과 불만의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통일 초기인 1990년 초반만 하더라도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은 서독 노동자 

수준에 빠르게 수렴하는 듯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통일 30년을 맞이하는 2020년 현시점에서도 동서독 간의 생산성 격

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동독 주 어느 한 곳도 서독 주 중에서 가장 생산성

이 낮은 자를란트(Saarland)를 넘어서는 곳은 없다. [그림 5-5]에서 보듯이 남

부 독일과 북부 독일의 생산성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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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동서독의 생산성 격차 비교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5.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독 지역의 기술혁신이 부족하

고, 이는 동서독 간의 근본적인 생산성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Burda and 

Weder(2017)의 연구에서는 동서독 간의 격차가 총요소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2000년과 2011년 두 기간을 비교할 때도 동서독 간 총요소

생산성 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동독 지역 

혁신 부족의 원인은 혁신 주체의 부족에 기인하고, 동독의 고급 인재들은 현재

까지도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어 동독 지역에 혁신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통일 3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숙련공이나 전문인력이 동독에서 서독으

로 이주하는 이유는 동독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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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서도 서독 지역이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이다.25) 결국은 총요소생산

성(TFP)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의 요인이 서

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이 더뎌지고 있는 원

인이 되고 있다. 

동독 지역은 경제적 혁신을 주도할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동독의 

교육수준 역시 서독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림 5-6]은 2000년과 2017년 동서

독 연방주의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2000년만 하더라도 동독 

연방주의 고등교육자의 비중이 서독보다 더 높았다. 또한 가장 낮은 초등교육자

들의 비율이 서독보다 더 낮았다. 즉 동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서

독의 노동자보다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베를린주는 고등교육자의 비중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멘주는 27.7%로 서독에서 

가장 높은 헤센주(26.8%)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2017년 상황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동독 연방주에서 초등교육만을 받

은 노동자들의 비율이 서독 연방주보다 더 많아졌다. 베를린주만 2000년도와 

비교해서 더 나아졌고 여타 동독 연방주의 경우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

다.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안할트주는 각각 6.7%와 5.2%나 감소함으로써 다

른 주에 비해서 감소 폭이 특히나 더 컸다. 자를랜드주, 작센안할트주와 슐레스

비히 홀스타인 주는 대학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갖춘 피고용자들의 비율

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 지역의 고급인력

들이 점차 감소하고 이는 다시 동독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6) 

25) Schnable and Sepp(2019), p. 2.

26)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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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독일 연방주의 노동자 교육 수준 비교 

주: 1) level 0-2: 초등교육, level 3-4: 중등교육, level 5-8: 고등교육.
2) BB = 브란덴부르크, BE = 베를린, BW = 바덴-뷔르템베르크, BY = 바이에른, HB = 브레멘, HE = 헤센, 

HH = 함부르크, MV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멘, NI = 니더작센, NW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RP = 라인란트팔츠, 
SN = 작센, ST = 작센안할트, SH =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L = 자를란트, TH = 튀링겐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58.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은 경

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베를린

주, 니더작센주와 바이에른주는 독일의 평균 R&D 지출액보다 많은 반면, 그 

밖의 주들은 평균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강도가 높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는 절반 이상이 민간부문의 R&D가 공공부문의 R&D보다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열악한 주들의 경우에는 이

와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과학이 강했던 베를린주를 제외하고

는 동독 주들 중에서는 작센주가 R&D 투자 비율의 선두에 있고, 튀링겐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27)

27)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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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독일 연방주들의 GDP 대비 R&D 비중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61.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적자원이다. 동독이 국제적인 경

쟁력을 유지하고 서독의 생산성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절대

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동독 지방 도시들

은 이미 특정 부문의 노동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 

[그림 5-8]에서 보듯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493만 

명이나 인구 유출이 있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에 서독에서 동독으로는 386

만 명만이 이동함으로써 동독 입장에서는 107만 명의 인력 순유출이 있었다. 

동서독의 인구이동은 [그림 5-8]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1992년까지 단계로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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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동서독의 인구이동

(단위: 천 명)

자료: Statistishes Bundesamt(검색일: 2020. 9. 16) 통계 이용 저자 작성.

가장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특히 1991년 약 27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는 16만 4

천 명까지 줄었다. 이후 비슷한 수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1998년부터 증가 

속도가 빨려져 2001년에 23만 명으로 치솟게 되었다. 이 시기를 두 번째 단계

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

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동서독 간 인구이동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을 이루어간다. 이 시기를 세 번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00년을 전후해서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가 급

격히 증가한 것이다. 통일 초기에 동독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정

부는 동독에 대한 발전 계획과 비전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가

시화되지 않자 동독 주민들이 이에 실망하여 1990년대 말에 들어서 새롭게 대

규모 이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대 전반에 걸쳐 동독의 임금상승도 정체되고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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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대한 투자와 보조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당장에 닥친 

경제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동독 주민들의 이탈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독은 2013년부터 국내 인구이동의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

이다. 즉 2013년부터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인구보다 서독에서 동독으

로 이주한 인구가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2013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통일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던 동독 주민들이 다시 동독

으로 돌아간 ‘순환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동독과 서독 간 임금 및 고용 기회의 차이, 정주환경

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이주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심지어 2013

년부터는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주가 더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8)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초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

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 

속도가 1990년대 초반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나 

정주여건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동독의 

임금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노동 조건과 환경이 과거와 같이 대규모 

인구이동을 부추길 정도로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독의 

사회 경제적 현 상황과 여건이 더 이상 인구이동을 촉발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

스럽다는 해석보다 동독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이러한 인구

이동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노동력 부족으로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동독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가 서독보다 두 배 정도 

28) 정형곤(2018)에서 재인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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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독일 연방 통계청이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를 추정한 결

과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동ㆍ서독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중에서도 동독의 감소 추세 비율이 서독보다 두 배 가

량 크게 나타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9)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만회하는 방법은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

이는 것인데 동독은 서독 지역보다 이민자들의 유입도가 훨씬 낮은 상황이어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은 동독 경제가 직면한 또 하나의 큰 문제이다.30)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사안은 동독 지역 내에서 대

도시와 지방 간의 노동력 공급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독내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인구학적 분화는 경제 집적(economic agglomeration)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독 지역 내 최근 신규로 설립된 기업과 폐업 

기업의 수를 비교해보면,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13

년 라이프치히시의 경우 신규 기업 수는 10% 이상 증가한 반면, 외곽 지방인 

튀링겐의 노르트하우젠시는 신규 기업 수가 7% 이상 감소했다. [그림 5-9]는 

각 지역별 기업 수치의 차이를 시각화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따르면 베를린과 

그 주변 지역은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동독 지역의 경제 집적의 중심부이긴 하

지만, 분단의 역사로 인해 베를린은 동독의 대도시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

서 모든 동독 관련 통계에서 베를린은 항상 제외된다.

29)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Vereintes Land -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p. 50.

30)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Vereintes Land -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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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동독의 기업 수 변화

(단위: 총 변화, %)

자료: Wieschemeyer(2017), p. 128.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동독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 요소

이다. 동독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독의 생산성 수준에 이를 수 있

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여전히 

동독을 떠나고 서독이나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EU 국가로 이동하고 

있어 일부 동독 지방 도시들은 이미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

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

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졸업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한 근로자의 기술력은 동독 지방의 노동력 공급 

문제를 보다 더 확연히 보여준다. 하나의 사례로 예나(Jena)시의 경우 2004년

에서 2013년 사이 학사학위를 가진 노동자가 거의 10%p 증가한 반면, 지방의 

외곽지역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우커마르크(Uckermark)시의 경우 그 비율이 

거의 10년 동안 정체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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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2004~13년 대졸 근로자 비율

(단위: 변화율, %)

자료: Wieschemeyer(2017), p. 129.

동독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다. 독일 내에서 최

근 몇 년간의 선거결과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강력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

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주의적인 정당은 인구 유출이 뚜렷하고 경제적 전

망이 비관적인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기

대와는 달리 동독 지방 변두리 지역들의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거시경제

적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각 연방주들

은 대체로 한계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인구 유출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사

실상 1인당 실질 GDP의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는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다.31)

31) Wieschemeyer(2017),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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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를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로 독일 연방정부의 세수입

이 꼽힌다. 동독과 서독 연방주의 세수입 차이는 동서독의 개인소득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1년도 동독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7,188유

로로, 서독 평균 1만 3,562유로 대비 53% 정도였으나, 2018년도에는 동독이 

1만 9,920유로로 서독의 2만 3,124유로 대비 86%에 육박한다. 

한편 1990년도 동독 연방 주정부의 세수입은 서독 연방 주정부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5%까지 상승했다. 동독 지역이 기업에서 거두

어들이는 법인세는 2018년 기준으로 서독의 52%에 그치고 있어 실제 동독 주

민의 개인소득의 인상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독일 기

업의 본사가 대부분 동독보다는 서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때문에 서독 지

역의 법인세 수입이 동독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동독 연방 

주정부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동서독 지역 경제

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2) 대기업이 많을수록 연방 주정부의 

재정 자립성은 높아지게 되나, 동독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업의 수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재정수입 부족현상이 

서독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5-11]은 이러한 동독 연방주의 상황을 잘 나

타내고 있다. 

32) Schnabl and Sepp(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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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독일 연방주의 재정에서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65.

7. 대기업 부족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의 정체와 서독과의 경제적 수렴 현상이 더뎌진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5-12]에서 보듯이 서독의 경우 노동자 250명 이상을 고용하

는 기업의 비중이 22.9%인 반면 동독의 경우 7.6%밖에 되지 않는다. 50인 미

만의 소기업은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탁청(Treuhandanstalt)이 동독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

규모 콘체른을 분할해서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규모 분할 매각은 규모

의 경제를 이루기도 어렵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으

나, 통일 당시 신속한 민영화를 통해 동독 지역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자 했던 신탁청의 정책으로 초래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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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동서독 간 고용 규모별 기업 분포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6 참고하여 재작성.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견기업보다 기술개발과 투자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

하다. [그림 5-13]은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

다. 그러나 [그림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기업은 동독기업들에 비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같은 규모의 기업들

간 비교에서도 서독기업들이 동독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

다는 점이다. 할레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의 기업들은 동독기업들

에 비해 최소 20% 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33) 

33)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Vereintes Land -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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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동서독 기업 규모별 생산성 비교

(단위: %)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6 참고하여 재작성.

이처럼 동서독 경제의 경제적 수렴 속도가 낮아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동독 지역에 혁신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34) 독일 30대 

대기업으로 구성된 ‘DAX30인덱스’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다. 최상위 500대 독일 기업 중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다.35) 이들 500개의 대기업의 헤드쿼터 중 451

개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서독의 경우 2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는 대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노동자 중 48% 이상에 이르지만, 동

독의 경우는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독기업들은 서독기업에 주로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가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36) 

34)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Vereintes Land -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p. 36.

35) Gropp and Heimpold(2019), pp. 471-479.

36) Engelmann and Fuchs(2012), pp. 549-580.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81

그림 5-14. 독일의 상장기업과 독일의 히든챔피언 분포도 

독일의 상장기업                             독일의 히든챔피언

  

자료: (좌)HIERO(2013), p. 17; (우)“Wo die Hidden Champions sitzen”(2014. 4.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7).

앞서 언급한 원인 외에도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을 제외한 정부지

원 연구기관 132곳 중 동독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은 34곳에 불과하며, 심지어 

217개의 정부부처 기관 중에서 동독 지역에 있는 기관은 23개에 불과하다.37) 

이와 같이 동독 지역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환경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유

능한 젊은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서독이나 EU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동

독 지역은 상시적인 인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림 5-14]는 독일의 상장

기업과 히든챔피언 기업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도 독일경제의 중심

축이 서독 지역에 있고 동독 지역은 기업들의 변방지역임을 알 수 있다. 

37) Schnabl and Sepp(201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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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지난 30년 동안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의 산업구조는 서독의 산업구조와 유

사하게 변화해왔다. 1차 및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3차 산업

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만을 본다면 서독과 유사하다 할 수 있

겠으나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동독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서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5]에서는 독일 산업의 총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관찰기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를 전반기로 설정하고, 2006년

부터 2017년을 후반기로 나누어서 비교했다. 왼쪽 그림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간 동안 동서독 양 지역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독의 경우 절대적 금액에서는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제조업보다 훨씬 적다. 서독은 두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크다. 반면 동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5-15]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1991년부터 2005년 사이 동독에서의 고

용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부문에서 감소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도 실업자 수를 상쇄시키기엔 많이 부족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독에서도 

산업 분야의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나 동독과는 달리 서독은 서비스 분야의 고

용 증가로 그 손실을 메우고도 남았다. 2005년 이후, 동독의 고용상황은 더 나

아졌다.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조금이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독은 서독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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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동서독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현황

주: EG=East Germany including Berlin, WG=West Germany.
자료: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44를 참고하여 재작성.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독일정부는 통일과 함께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정책 

차원에서 접근했다. 독일의 지역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에 적용되는데, 이 정책은 EU 차원, 독일 연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먼저 EU 차원의 지역정책은 EU 회원국 중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유럽의 

구조 및 투자펀드(Europäischen Struktur und Investitionsfonds)를 활용하는

데, 특히 Europäische Fonds für regionale Entwicklung(EFRE), Europäische 

Sozialfonds(ESF), Europäische Landwirtschaftsfonds für die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s(ELER)를 이용하여 지원한다.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

기 위한 이 재원은 리사본(Lissabon) 조약에 따라 EU 회원국들에 지원된다.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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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독일 내 취약지역들은 EU의 ESI-Fonds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8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 중 50% 이상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신연방(동독)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역정책으로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 

Gemeinschaftsaufgabe fü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

truktur)라는 수단을 활용한다. 이 정책은 독일정부가 1969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정책으로 통일과 함께 동독 지역 역시 GRW 정책 대상으로 편입되었고 이 

정책에 따라 5개의 신연방(동독)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GRW 

정책은 낙후지역의 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구조 및 투자펀드를 활용한 EU 차원의 지역정책과 독일정부의 지역정책은 상

호 간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GRW 재원은 1980년 말에는 약 5억 유로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 

통일로 인해 이 재원이 대폭 늘었고 1991년에는 약 59억 유로가 지원되었으

며, 대부분 동독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되었다. 이후 GRW 재원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 약 8억 유로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5-16]은 통일 이후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동독 지역에 대한 GRW

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재정지원 추이를 나타낸다.38) 동독 지역에 대

한 재정지원 추이를 살펴보면,39) 1991년도에 약 52억 유로에서 2015년도에

는 약 6.5억 유로로 감소했다. 이 중 일반상업 부문 관련 재정지원금은 1991년 

약 37억 유로에서 2015년 약 3억 유로로 감소하였으나 1996년, 1998년, 

2001년 2006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인프라 부문 재정지원금

은 1991년도에 약 14억 유로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 약 25억 유로로 크게 

38) BAFA, “Bewilligte GRW-Mittel nach Jahren Zeitraum 1991 bis 2015.”

39) 이 재원은 일반상업부문과 인프라부문으로 나뉘어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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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에 대한 GRW 재정지원 추이(1991~2015년)

자료: BAFA, “Bewilligte GRW-Mittel nach Jahren Zeitraum 1991 bis 2015.”

증가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2.8억 유로에 그쳤다. 이처럼 동

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역시 감소하여 

과거와 같이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스스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독으로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뜨겁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은 낙후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GRW라는 정

책하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

다. [그림 5-17]은 GRW 제도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동서독 지역에 지원

된 낙후지역 인프라 보조금이다. 이러한 보조금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센, 튀링겐 등의 지역은 그림의 오

른쪽 위에 위치함으로써 지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베를린이나 서독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등의 도시들은 그 효과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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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그림 5-18]은 GRW 프로그램으로 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의 경

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개

별 기업에 대한 지원액 차이는 지난 30년간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이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8. 기업에 대한 지원(GRW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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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통일 초기에는 

1대1 화폐통합으로 인한 후유증, 동독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량 실

업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한때 유럽의 병자라는 말까

지 들었다. 그러나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동독 지역의 GDP는 

통일 초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동독 주민의 소득 역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다. 통일 초기 임금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동독기업들

을 도산에 빠트리게 했던 생산성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서독 수준의 

85% 이상 도달하게 되었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까지 수렴한 것 역시 큰 성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서 현저하게 향상된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

의 사회적인 행복지수도 통일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통합 과정에서 1대1 화폐교환이나 서독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상의 정책적 실수 등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일부 이어져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통일 당시의 긴박했던 정치적 상황

이나 사회 안정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통

일 초기에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동을 염려해야 했으나, 오늘날에는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의 주민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보면 동서독이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자세히 분석

한 바와 같이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아마

도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의 모델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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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서독의 통일이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동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그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큰 비용은 치렀지만 사회적 동요도 상

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서독식 사회적 시

장경제 체제 안으로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이기

도 하다. 그러나 과연 독일식 모델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통일 모델로서 효

력이 있을까? 특히 우리의 경우 전쟁을 경험했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조건

들이 동서독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앞서 살펴본 동서독 통합의 공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40) 

동서독이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다는 사실 외에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차이를 비교한다면 더 이상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우선 독일

과 한국은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점이 다르다. 독일과 전혀 다른 점은 한

국의 경우 전쟁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독일이 연합군의 강제 분리로 분단을 경

험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전쟁으로 분단되었고 그만큼 상호 간에 신뢰를 구

축하기가 동서독보다는 훨씬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동서독에서는 상

호 간의 이산가족 방문과 서신교환이 있었지만 우리는 간단한 이산가족 상봉조

차도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인의 분단의 아픔이 독일인

의 그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그만큼 통일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은 서독 정부의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

정책(Ostpolitik)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

력했던 반면, 한국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 당시의 독일과 현재의 한반도가 처한 안보적 환경 또한 판이하게 다르

40) 이하의 내용은 Jeong and Heimpold eds.(2017), pp. 16-19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했다. 독일통일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가 지난 6년 동안 공동연구를 하면서 프

로젝트 매니저로서 항상 고민하던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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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은 분단 이후 주변 유럽 국가들과 융화되려는 노력을 해왔다. 1970년

대 빌리 브란트 총리의 폴란드와의 영토문제 정리를 비롯해 유럽 내에서의 긴

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독일 스스로가 노력해왔다. 이러한 독일의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들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독일 통일에 대한 저항

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의 역사문제, 영토문제를 비

롯해 여전히 주변국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 미중 간 충돌 사

이에 우리나라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한 또한 지난 몇 년간 미국

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세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배

후국으로 하여 이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특수 

안보상황은 과거 동서독과는 다른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과거 서독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를 통한 경쟁과 경쟁으로 발생하

는 경제력 격차를 사회보장 정책으로 해결해온 반면, 한국의 시장경제제도는 

모든 경제주체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이다. 

독일통일은 서독 정부의 경제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매우 높은 비용을 치

르기는 했지만 ‘성공적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급진적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서독 정부가 갖춘 충분한 경제력(높은 재정건전성, 전 세계 2위

에 달하는 높은 외환보유고, 높은 국가신용도,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등)을 바

탕으로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었고, 이후 매

년 GDP의 5% 정도를 동독 지역에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잘살고 산업화가 가장 진전

된 국가였으나,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명목GDP 기

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41)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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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이 독일식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

다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42) 급진적 통합의 기회가 오더라도 북한을 독

립된 지역으로 분리하고 화폐 및 경제 통합을 최대한 연기하여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소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치 및 안보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 성숙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은 남북 양측의 평화

공존을 통한 상호 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

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독일

식의 흡수통합은 북한이 통일과 함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해야 함을 의미하

고, 이 경우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은 동독보다 훨씬 뒤떨어진 상태에서 시작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동서독보다 훨씬 더 심각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동독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정치

개혁이 점진적으로 민주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이것이 경제개혁을 이끌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가계에 의한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서독

의 경제력 격차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

이 통일과 함께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비용을 부담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의 두 

배밖에 되지 않는다. 통일 당시 서독 주민이 동독 주민의 네 배였다는 단순 사

실만 비교하더라도 남한 주민들의 통일 비용 부담은 독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독일과 한국이 처한 통일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양국의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독일의 통일

41) GDP 세계경제 순위는 UN 통계.

42) https://www.heritage.org/index/ranking(검색일: 2020. 10. 7).



92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제도 경제학적 접근으

로 찾아야 할 것 같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제도를 이전시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 내적 요인들일 

것이다. 이런 체제 내적 요소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다. 문화는 사회의 관습을 만들고, 이는 다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

형의 형태의 제도(formless institution)이다. Herrman-Pillath는 ‘문화는 

인간이 그가 속한 체제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행

동을 조정하게 하는 규율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43) 그의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문화는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에 존재하고 있는 규범이나 도덕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행위는 한 나라의 경제

질서나 체제와 상호작용을 한다.44) 그러므로 한 나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은 이와 같이 문화와 경제질서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

쳐 그 문화 사회에 맞게 수정된 유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와 경제질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미래의 경제정책도 이러한 현재의 문화적, 사회적 틀에

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적 개혁은 그 나라의 수많은 규범과 

관습에 기초를 두어야 하므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종속적이라 할 수 있다.45) 이러한 이유에서 한 나라의 제도나 정책을 

그대로 다른 나라로 이전, 수용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이성적 한계와 역사적 종

속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도들의 발전은 체제 내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발전되어 성공을 거둘 수 있거나 또는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각 분야별 통일 정책을 통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한국은 독일과는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경제적 제도나 경제체제를 

43) Herrmann-Pillath(1990), p. 11.

44) Marshall(1961), p. 200.

45) North(19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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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온 결과, 양국에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이나 경제체제에 결정적인 영

향을 주는 서로 다른 사회규범(social norm)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정부는 주어진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통일정책을 고안해내

야 한다. 우리가 단지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도나 모델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식과 경험이다. 오늘날은 이론과 실제에서 검증된 다양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어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의 통일 과정과 정책을 분석함으로

써 통일 한국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원칙들을 발견하고, 그들

의 경제 정책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정책상의 오류를 사전에 막고 

유용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46)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

탕으로 우리의 경우 어떻게 남북 통일에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서독 경제통합은 높은 경제적 비용을 치렀지만, 성

공적인 통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30년이 되어가

는 현 시점에서도 양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구조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인데, 앞서 분석에서 제

46) Jeong and Gerhard Heimpold eds.(20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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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핵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에서 경

쟁력이 낮아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기업

들을 비롯해 해외투자 기업 역시 동독 지역보다는 서독이나 기타 지역을 더 선

호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의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아,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이 서독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상 동독 지역의 산업정

책과도 연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독일정부가 앞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동독 지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GRW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

하고 GRW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즉 인프라 지원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그쳤지 독일정부가 직접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물론 독일 경제

정책의 특성상 국가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독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어야만 했다. 특히 이는 통일 

초기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와 더불어 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경제성장

을 이끌어가는 산업 클러스터가 대부분 서독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독일의 30

대 대기업 중에서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도 베를린을 포함하여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며,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다. 민간투자나 기업들에게 본사를 동독으로 옮기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도 정

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동독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기관

을 동독 지역에 신설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인력공급 문제나 예산 문제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95

등의 제약을 고려했을 수 있으나 통합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공기관의 지

역적 불균형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 부족 역시 큰 문제이다. 물론 모든 

연방주가 높은 세수입을 가질 수만은 없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소득증대, 서

독 주민 대비 동독 주민의 소득, 기업의 배치 비율 등을 고려해도 동독 연방주

들의 세수입은 서독 지역의 연방주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앞서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에 머물고, 법인세 

역시 서독 평균의 52%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 재정불균형 문제는 동서독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더욱더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동서독 지역의 생산성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이 서독의 85%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혁신산업 분야의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만큼 동독 지역의 기술혁신이 부족하고 이것이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나타

나는 것도 이런 혁신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동독 

지역의 전문 인력난 문제를 야기한다. 여전히 동독 지역은 총요소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의 요인들이 서독에 비해 현

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앞서 언급한 핵심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인

재 유치 등을 위한 개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동독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투자 대상지로서의 비

교우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하에서는 동서독 경제통합 30년을 평가,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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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앞 절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이 독일식 경제통합 방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독일과 같이 남북이 급진적으로 통일(경제통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될 것인가? 독일은 통일 초기 동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통합으로 5년 만에 동독의 소비 수준을 서독의 3분의 2 수준

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1대1 화폐통합과 동독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동

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방지했고 이동 자체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실업자가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고임금 전략은 

동독 지역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데 한몫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동독기업들은 1대1 화폐통합으로 상당 부

분 도산하고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의 1대1 화폐통합과 노동시장의 급진적 통합과 같은 모델은 한국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분단 상태

에 있고, 더욱이 북한은 1990년 통일 당시 동독보다 경제상황이 더욱더 피폐한 

실정이다. 남한 주민이 감당해야 할 북한 주민의 수는 서독인들이 부담한 동독

인 수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또한 체제통합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은 서구 사

회와 제도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비롯해 남한

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

제적 수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통합에 있어서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적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남북한의 2대 1의 인구 구성비로 볼 때 통일 후 남

북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남북한이 동서독과 같이 급진적인 통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독일과 같

이 화폐통합 이슈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독일 마르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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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달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의 

원화가 북한과의 통합으로 독일과 같이 화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

건이다. 독일의 경우 단기적 이자율 상승(물론 중앙은행의 의도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등 일시적으로 거시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우리의 경

우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외환보유고, 원화가치의 안정성,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독일과 같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특히 독일은 통일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유로를 통일 비용으로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고, 해마다 GDP의 5%를 동독주로 재정 이전을 해왔다. 통일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보조금을 동독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독은 통일 이후 서독의 지원으로 5년간 고속 성장을 경험

했다. 하지만 5년 이후 성장세는 점점 둔화되었고, 2020년 현재까지도 동서독 

간 생산성과 임금 등 여러 지표에서 현저한 지역적 격차를 보인다. 북한 역시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남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면 초기 통일 단계에 대규모 양

적 투자로 인해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초기와 같은 대규

모 지원이 지속될 수 없을 뿐더러, 대규모 지원은 남한 주민들의 각종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나 통일 비용 조달로 인

한 동서독의 사회적 갈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통일 바로 

몇 년 후부터 북한 지역은 동독과 같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그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 같은 사회보장과 임금인상을 통한 1대1의 화폐통합은 남한에도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독일 경제학자의 지적도 있었다. Michael 

Burda47)는 북한의 2,500만 명 주민에게 남한의 2015년 1인당 민간 및 공공 

소비량의 3분의 2를 제공하려면, 연간 2,96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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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통일로 인해 북한이 남한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급진적 통합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화폐통합은 북한의 기존 

산업마저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북한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외 투자 자본을 확보하는 것

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Burda and Weder 2017). 극단적으로 짧은 기

간 내에 남북경제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의 생산량과 생산성에 따

라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

율이 필요하다. 물론 남북의 국경을 없애고 노동시장이나 북한 주민들의 남한

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러한 조치들은 매우 높은 비용(예를 들면 행정비용 등)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주는 이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남한 주민의 일정 수준까지 도

달하도록 사전에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독일보다 한국은 훨씬 더 비싸고 힘든 통일 과정을 경

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급진적 화폐통합과 경제통합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

주 압력으로 인해 임금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러

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파산과 대량 실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 

화폐 및 경제 통합은 북한 지역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 기

업들은 하루아침에 세계시장의 경쟁에 노출될 것이다. 당연히 북한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고 기술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적 경쟁에 노출됨으로써 북

한경제 전반이 초토화될 개연성이 높다.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존하기 위

해서 북한경제는 완전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47) Burda and Wed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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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

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로의 통합 과정에서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급진적 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

하고 동시에 경제 정책적 실수, 즉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 분배문제를 선동

하거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남북한

이 짧은 통합이행기를 거쳐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오

직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고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

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서 점

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구이동이다. 모든 문제가 

북에서 남으로의 과도한 인구이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에는 남북이 

요소시장의 통합을 급진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경

제적 격차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정주여건과 기회 등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는 GNI기준으로 약 52대 1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상태는 과거 어느 동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합 이전에 북한 주민

들의 소득을 충분히 올려놓아야 이러한 인구이동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남한으로의 인구이동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현재 동독 주민의 소득은 서독 주민 대비 85%이나 이미 

2014년부터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이 시점

에서 동독 주민의 소득은 서독 주민 소득의 약 80% 정도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성장 격차를 가정해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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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Siebert(1993)가 동서독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걸리는 기간

을 계산한 방식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수렴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한다. 즉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 소득의 80%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경제성장률 

별로 전망해보고자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남한 1인당 GDP는 3만 1,430달

러이고 북한은 1,800달러로 상정한다(CIA). 즉 북한의 1인당 GDP는 2018년 

현재 남한의 약 5.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 표는 북한이 희망하는 소득수준 T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추정

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소득의 약 80%에 도달하려면 남북한의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약 8%씩 차이가 나면서 33년이 걸려야 가능하다.48) 

표 6-1. 희망소득 격차 T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년)

d(%)

성장률 격차

T = 희망소득 격차

0.6 0.7 0.8 0.9 1

5 47.08 50.16 52.83 55.19 57.29

6 39.23 41.80 44.02 45.99 47.75

7 33.62 35.83 37.74 39.42 40.92

8 29.42 31.35 33.02 34.49 35.81

9 26.15 27.87 29.35 30.66 31.83

10 23.54 25.08 26.42 27.59 28.65

48) Siebert(1993), p. 7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 = (ln T - ln A) / d

A는 남한 1인당 GDP 대비 북한 1인당 GDP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A = 5.73% = (1,800US$ / 31,430US$) * 100

P = T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d = 남북한 실질 GDP 성장률 격차. 

T = 희망하는 소득 격차. 본 연구에서 T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 소득의 80%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P = (ln 0.8 - ln 0.057) / 0.08 = 33 

본 연구에서는 남북 간의 실질 성장률 격차를 8%로 가정하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의 

소득 80%에 도달하는 기간은 약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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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계속

(단위: 년도)

d(%)

성장률 격차

T = 희망소득 격차

0.6 0.7 0.8 0.9 1

11 21.40 22.80 24.01 25.08 26.04

12 19.62 20.90 22.01 22.10 23.87

13 18.11 19.30 20.32 21.23 22.04

자료: 저자 계산.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클수록 빠르게 

남북경제가 수렴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성

장률이 남한보다 훨씬 높아야 더 짧은 기간 내에 남북경제가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남한의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면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느냐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북이 상호 평

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상호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활성

화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자본 및 노동시장이 통합된 상황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시

장 진출을 위한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중요한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전을 통해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이 독립 국가로서 환율정책의 주

권을 가지고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

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동서독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충격을 최소화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지속적인 평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양측 모두에

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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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독일정부가 생산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에 의해 통합된 것이다. 서독 정부는 경제ㆍ화폐 통

합으로 동독의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에게 화폐로 인한 위험성을 제

거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안정된 금융정책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소득 

상승효과를 줌으로써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결정은 동독기업들을 하루아침에 세계시장과 국제적 경

쟁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동독 지역의 산업 붕괴 및 탈산업화를 초래했다. 

아울러 사유화 과정에서 동독의 대기업들을 소규모로 분할 매각함으로써 세

계시장에서 동독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일 

초기 동독의 국유재산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은 ‘신속한 사유화가 가장 효

율적인 경영정상화’라는 기조하에 가급적 신속하게 사유화를 추진했다. 이 과

정에서 동독의 대규모 회사들을 분할 매각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동독 국유기

업이 중소기업 형태로 분할 매각되었다.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독일정부

의 정책도 이러한 사유화 정책에 한몫했으나, 문제는 이렇게 사유화된 기업들

의 규모가 작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생산성을 외면한 

사회복지 우선 정책은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어렵게 했고, 그렇게 창출된 일자

리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혼란

만 초래하였다.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바탕을 둔 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재화의 원활

한 공급과 일자리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 역시 급진적 통합을 통해 

북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글로벌 시장의 국제경쟁에 노출시키기보다 점진적 과

정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는 남북이 1국 2체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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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고 북한에 시장경제체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동서독과 같은 급진적 통합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1국 2체제로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하면 북한경제는 하나로 통합된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여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환

율주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북한 제품의 대외 수출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다시 화해협력 과정을 통해 과거와 같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

는 상황이 된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산업협력 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

성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협력 공간과 함께 이 지역의 물리적ㆍ제도적 투자환

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남한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북한의 자본축적을 지원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기

술이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49)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킬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

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촉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1단계 화해협력 단계로부터 2단계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3단

계 통일국가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선 2단계의 남북연합이 

가능하려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 정치적 협력이 보다 심화발전되어야 하

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

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인 것이다. 

49)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정형곤 외(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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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은 여러 형

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공동체 수준에 따

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발라사(B. Balassa)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국가 상호 간의 내부 결속도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화폐 및 경제 

동맹(Monetary & Economic Union) ⑤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

으로 구분한다(Balassa 1973).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발라사의 분류 5단계 중의 어떤 유형을 택하게 될지는 

통합을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다.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은 상호 간의 관세면

제를 위한 관세동맹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경제적 이

슈 외에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바 정치, 사회적 요인들이 

한반도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산업기술, 소득수준 및 경제체제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경제공동체의 효

율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남북 간의 이질 경제체제, 주권 문제, 심각한 

경제수준과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경

제체제의 자체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초기 단계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또는 ‘남북 FTA’를 상정해볼 수 있

다. 남북 FTA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남북FTA는 이명

박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이후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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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두 개의 구상 모두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현재 남북경제협력이 민

족 내부거래로 무관세 거래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에서 제

시된 것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그 교역량이 많아진다면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의 민족 내부거래를 운운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필자는 특별히 남

북 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북 간의 민족 내부거래를 관세문제

와 연계해서 문제 삼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어찌되었던 현재 남북 간의 

FTA 체결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혹여나 그때 문제

가 되면 그 시점에 고려해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미리 남북한 간의 국제법적 

지위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토조항 등에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

는 문제를 서둘러서 FTA와 같은 형태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남북한의 CEPA는 2003년 6월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 간에 체결된 협정과 

유사한 것이다.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一國兩制)라는 특수성 때문

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체결한 FTA라고 볼 수 있다.50)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이며, 우리의 헌법

이 북한 영토 또한 우리 헌법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협정을 모색한

다고 하면 중국과 홍콩 사례를 준용해 CEPA 같은 형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CEPA 협정을 통해 남북이 공동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한반도 경제공동체협정(KECCA)은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품과 생

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고, 보다 더 본격적인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라 볼 수 있다. CEPA든 KECCP든 남북 간에 협정이 체결되면 남한의 자본뿐

50)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로 270여 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 분야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 

보안, 보험, 법률, 물류, 교통 등 여러 방면에서 탈규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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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본 역시 북한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처 남북관계가 더 진전된다면 화폐 및 경제 통합을 통해서 한반

도경제공동체의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 유럽과 같은 형태이든 남북 CEPA와 같

은 형태이든 우리 통일정책에서도 밝힌 남북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행적

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먼저 남북한이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극복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 분단이 이미 70년을 넘겼고 100년을 바라보는 시

점이라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

수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 주민 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긴 하나 디지털 연계성 (digital connectivity)이 강화되어 세계가 하나가 

된 상황에서 민족주의만으로 남북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상호 간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다양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데올로

기적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교류

는 필수적 과정이다. 

둘째, 남북한 군사적 충돌방지와 더 나아가 군사협력까지 가능해야 한다. 남

북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을 경우 공

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다. 유럽과 같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NATO를 통해 회원국 간 군사협력과 외부

세력에 대한 군사적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남북 

간 군사협력은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다. 남북 간 군사협

력에 대한 이슈는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라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 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세 번째,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분단 70년 이상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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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민족이라 문화적 공통점을 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 간 문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나,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

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북한 경제의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

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

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다 효율적인 시

장경제제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남한 

자본이나 해외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경

제공동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서 등장할 때만 비로

소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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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앞서 분석한 동서독의 경제성장 및 수렴화 현상에 대해서 계량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동독과 서독 지역으로 분리하여 지난 30년간 

동서독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이하 분석에 관한 선

행연구는 본 연구보고서 1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하의 내용은 어떤 요인

들이 서독과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었는지 기존 선행연구

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패널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각 국가 고유의 효과(unobserved 

fixed effects) 이외에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문제

는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에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 이외에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값과 오차항간에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을 보장하는 시스템 

GMM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이는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것으로 수준방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

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Dornetshumer(2007)는 시스템 일반화적률법

이 성장회귀분석에서 시차종속변수 및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임을 보인 

바 있다. 이 시스템 GMM 분석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은 AR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분석모형 및 변수5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1)이다. 

5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은 정형곤 외(2014)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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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  ln     ′                [식 1]

여기서 와 는 독일 연방주와 연도를 각각 의미하고, ln는 1인당 국민소

득 증가율이며, 는 노동생산성, 무역개방도, 자본형성률, 정부보조금, 

GRW 인프라 보조금, GRW 기업투자 보조금, 인구 및 연도 변수를 포함한다.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관측되지 않는 개별주의 특성을 나타내고, 는 

주에 따라 변화하거나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

수  ∼ 
 를 나타낸다.

위의 식(1)에서 좌변의 종속변수는 서독 연방주별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변

수이다. 경제성장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1인당 실질 GDP성장률 또는 실질 

GDP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보다 보

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모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투자율과 전기 1인당 소득수준을 

기본 통제변수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투자율은 자본형성률 변수를 사용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를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Plossner(1992)는 국내 투자가 국내경제에서 물적 자본 스톡을 

증가(직접적 효과)시키거나 기술을 촉진(간접적 효과)시켜 결국 각국 경제에 정(+)

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증적 측면에서도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며, De Long and Summers(1990), 

Mankiw, Romer, and Weil(1992), Islam(1995) 등은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Easterly and Levine(2001)은 자본축적과 경

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통제변수로 노동생산성도 포함시켰다.52)  

선행연구에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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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율을 사용한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상대가격 왜곡,53) 화폐정책의 신

뢰성 저해, 조세 왜곡 및 경제행위의 왜곡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거시경제안정

성은 앞의 수식(1) 에서 이를 이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써 고려할 

필요는 없다. 

경제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는 하드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여건을 대용변

수로 사용한다. 하드 인프라 여건의 경우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신고전파 성장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반면, 내생적 성장모형

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각국의 인프라 여건이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성장에 정(+)의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실증적 측면에서는 

Sanchez-Robles(1998), Esfahani and Ramirez(2003) 등이 인프라와 경

제성장 간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Esfahani and 

Ramirez(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실정

이다.

제도변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Barro(1996), Keefer and Knack 

(2007), Chong and Calderon(2000), Rodrik(2000), Barro and Sala-i –
Martin(2004) 등은 각국의 제도적 변수가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제도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52) 한편 신고전학파는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들 간에는 각국의 1인당 자본축적량이 정상상태(steady state)

에서 서로 수렴하게 되어 결국 국가 간 1인당 소득수준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국가마다 자본스톡의 할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 간 비교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들은 1인당 실질 GDP를 자본스톡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스톡은 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53) 다만 Driffill, Mizon, and Ulph(1990)는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 변동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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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1996)는 민주주의의 대용변수로 Gastil이 구축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구분한 후 민주주의의 경우 Freedom House의 

선거권리(electoral rights), 법에 의한 지배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서 제공하는 rule of law 변수를 사용하였다. Keefer and 

Knack(1997)은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 부패(corruption), 재산

권 보호(security of property rights)를 통해 각국의 제도적 여건을 파악하고 

있다. Chong and Calderon(2000)은 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BERI)에서 발표하는 계약의 강제이행력(contract enforceability), 

국가의 잠재력(nationalization potential), 인프라의 질(infrastructure 

quality), 관료의 지연(bureaucratic delays) 변수를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동서독 통일로 인해 서독의 선진적인 제도가 동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제도적 격차에 따른 경제성장의 차별성은 없다고 가정하고, 동 변수는 모형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성장이론에서는 기타 통제변수로 주로 무역개방도와 외국인직접투자(FDI)

를 포함시키고 있다. 무역개방도는 각국의 비교우위 활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과 무역개

방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많은 편이고 대부분 연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Levine and 

Renelt(1992) 등은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 간에 강건한 통계적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54)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기술이전, 경영에 대한 노하우 전

수, 그리고 국내시장의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54) Rodriguez and Rodrik(2001),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는 무역개방도와 제도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변수를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무역개방의 효과는 거의 없음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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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Pugel(2007)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의 확산효

과(spillover benefits)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De 

Mello(1997), Choe(2003)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간에 정(+)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통제변수로 동

서독 지역 각 주의 무역개방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동서독 각 주별 외국인투자

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무역개방도만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찰되지 않는 각 국가 고유의 효과(unobserved 

fixed effects) 이외에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로 제기되는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 이외에도 위의 식

(1)을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

변수 값과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을 보장하는 시스템 GMM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Dornetshumer(2007)는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이 

성장회귀분석에서 시차종속변수 및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임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차항의 독립과 적절한 도구변수의 선택이므로 AR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모두 독일 통계청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식(1)에서 는 무역개방도, 자본형성률, 노동생산

성, 정부보조금, GRW 인프라 보조금, GRW 기업투자 보조금을 변수로 사용

한다. 개방은 동서독 각 주정부의 GR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조금 변수는 3가지이다. 방금 언급한 GRW 인프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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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동서독 낙후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GRW 

기업투자 보조금은 낙후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다. 마지막

으로 독일은 세수입이 부족한 연방정부들에게 재정균등화라는 명목으로 세수

입이 많은 주에서 그렇지 않은 주로 재정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조금이 

동서독 16개 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로 사용하

였다. 

2. 분석 결과

아래에서는 독일 연방주 16개(서독 11개 주, 동독 5개 주)주를 대상으로 통

일 직후인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했다. 먼저 [부록 표 1]은 동서독 주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 결과이다. 이하 변수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유의성이 

있고,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고 학계에서 

논쟁이 되지 않는 변수들에 국한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래 계량분석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들은 노동생산성, 자

본형성률, 연도 및 보조금 변수이다. 

[부록 표 1]에서 노동생산성, 자본형성 증가율 변수는 동독 경제성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변수는 동서독이 상호 반대 부호로 통

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독의 

경제가 상호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후지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인프라 보조금과 기업보조금은 

동서독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프라 

보조금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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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동서독 경제성장률의 결정요인: 1992~2017년(고정효과)

　 동독 주 서독 주

VARIABLES g_GDPcapita g_GDPcapita

　 　 　

LnGDPcapita -33.130*** 8.979***

(1.836) (2.312)

openness 0.004** -0.000

(0.002) (0.001)

L_productivity 1.144*** 0.809***

(0.042) (0.028)

population -0.000* -0.000***

(0.000) (0.000)

year 0.973*** -0.193***

(0.079) (0.054)

capital_formation 0.042** 0.023

(0.017) (0.033)

Ln_funding_infra 0.039 -0.008

(0.152) (0.016)

할 수 있다. 낙후지역에 지급된 기업 보조금 역시 경제성장에 대해서 긍정적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정

책적으로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 내에서도 보조금 중단 필

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통일 초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대부분 고용유지 또는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비판도 많았다. 반면 제정수입이 취약한 연방주에게 재정균등화 정책의 일환으

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재정이전을 하는 주는 음(-)으로, 재정이전을 받는 주는 

양(+)으로 표기되므로, 재정이전을 한 지역일수록 세수입이 높고 1인당 GRDP

도 더 높으며 재정이전을 받는 지역의 성장률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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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 계속

　 동독 주 서독 주

VARIABLES g_GDPcapita g_GDPcapita

Ln_funding_cop -0.207 0.052

(0.237) (0.102)

Ln_fed_sub -0.179** -0.171***

(0.087) (0.051)

Constant -1,613.773*** 309.603***

(146.088) (85.362)

Observations 　 　

R-squared 125 275

Number of state_code 0.985 0.816

주: * p<0.1, ** p<0.05, *** p<0.01.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정 방정식 (1)은 내생성 및 시차종속

변수 등으로 인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할지라도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와 동서독 각 주별로 관찰되지 않는 

고유효과, 시차종속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GMM55)을 이용하

여 추정 방정식(1)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시스템 GMM 분석결과는 [부록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55)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GMM의 장점은 Nkurunziza and Bates(200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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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동서독 경제성장률의 결정요인: 1992~2017년(시스템 GMM)

　 동독 주 서독 주

VARIABLES g_GDPcapita g_GDPcapita

　 　 　

L.g_GDPcapita -19.528*** 0.105

(2.060) (1.287)

openness 0.002 -0.002***

(0.002) (0.001)

L_productivity 1.109*** 0.892***

(0.009) (0.029)

population 0.000*** -0.000

(0.000) (0.000)

year 0.620*** 0.029

(0.033) (0.028)

capital_formation -0.004 -0.005

(0.016) (0.036)

Ln_funding_infra -0.195 0.004

(0.127) (0.010)

Ln_funding_cop 0.060 0.001

(0.224) (0.039)

Ln_fed_sub -0.176*** -0.093

(0.060) (0.082)

Constant -1,049.506*** -56.848

(59.477) (44.396)

Observations 120 264

Number of state_code 5 11

주: * p<0.1, ** p<0.05, *** p<0.01.

[부록 표 2]에서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값을 보면, 동독의 전

년도 1인당 GDP성장률(LnGDPcapita) 변수는 고정효과에서와 같이 동 변수 

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서독의 경우 동 변수가 경제성장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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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고정효과 분석에서와 같이 노동생산성 변수(L_productivity)는 동서

독 주 모두에서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본형성률

(capital_formation)의 경우 고정효과 분석과는 달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지역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인프라 

보조금과 기업보조금 모두 동서독 지역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이 취약한 주에 지원되는 재정이전 보조금 변수는 동

독 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재정이전 보조

금을 적게 받는 주일수록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독의 경우 재정균등화 정책하에 동독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연대협약

(Solidarpakt)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모두 이 정책 틀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동독 주들은 재정이전에 의한 보조금 효과를 

크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6) 

이상에서 변수들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들은 여전히 독일 학계에서도 

논쟁이 되는 이슈이고, 따라서 개인적 주장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내용들이

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석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각자 해석에 맡기

고자 한다. 

56) “30 Jahre Solidarparkt – und nun?: Die Länderfinanzen in Ostdeutschland”(2019. 12.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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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30 Years of German Unification: Assess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Hyung-Gon Jeong

In 1990,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East Germany was in-

corporated into the “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of West Germany, comple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nification. The economic state of East Germany was in a more serious 

state than expected. With unification, East Germany’s GDP fell by more 

than 30%, and the unemployment rate rose sharply to over 15%, and in 

the late 1990s, the unemployment rate in East Germany drew near 20%. 

During the time of unification in 1990, the economic gap between 

East and West was the biggest problem in th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Since the reunification, the German govern-

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bridge the regional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income of East Germans has now 

reached 80% of West Germans, and the productivity of labor has 

steadily improved to 80% of the average of the West German workers. 

30 years after reunification, Germany is now the largest economy in 

Europe and it has the world’s fourth highest nominal GDP. 

Despite these positive aspects, the income and productivity gaps 

between East and West are still widening, and the rate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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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is fall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bigger problem 

remains in that skilled or professional workers are moving to West 

Germany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t enough attractive jobs in 

the East. 

The study aims to find whether the gap in economic power be-

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decreasing and if the economies of 

East and West are converging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f the economies of the two regions have in fact converged, then it 

strives to discover the factors causing the convergence. It also in-

tends to determine the remaining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exist 

to this day.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promoted the 

growth of the East German region and comparing them with the West 

German region, the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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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ears of German Unification: 

Assess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Hyung-Gon Jeong

동서독 통일 3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 초기의 경제적 위기와 극복 과정,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동서독 경제통합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 지역 경제수렴의 

정체 원인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서독 간 급진적 통합방식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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